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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Most studies that examine local fertility rates by considering spatial dependence use cross-sectional data. Moreover, only a few studies have undertaken a comprehensive analysis that takes into account all the economic, socio-cultural, and policy environments at the local level. To fill this gap in the literature, this study ask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1) Are local fertility rates spatially dependent? 2) How does the economic environment affect the local fertility rate? 3) How does the socio-cultural environment affect the local fertility rate? 4) How does the policy environment affect the local fertility rate?

          To answer these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used a variety of local information, including data on local fertility, housing price, and childbirth support, as well as childcare statistics. Then, a spatial panel model was employed. The empirical analysis showed: First, local fertility rates are spatially dependent. The spatial analyses show that localities with higher fertility rates are clustered around Jeolla-do and Gyeongsang-do while those with lower fertility rates are clustered around Seoul and Busan Metropolitan City. Second, we found that the economic, socio-cultural, and political environments at the local level are related to the local fertility rate. Specifically, the level of the regional economy, housing price, and the level of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are negatively related to local fertility rates. Third, the marriage rate, childbirth incentives, and childcare facilities are all positively related to local fertility rates.

          As the findings show that local fertility rates are spatially dependent, this study suggests that cooperation among neighboring localities can increase local fertility rates more effectively. Moreover, localities should provide public rental housing for newly-weds and cooperative childcare facilities. Finally, gender equality should be promoted in work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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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1980년대 초반까지 80만 명 수준의 출생아수를 유지하던 우리나라는 2001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자녀수인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1.3명으로 감소하여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했고, 통계청이 가장 최근 발표한 2019년 출생아수는 30만 2천 7백 명으로, 합계출산율은 통계작성이래 최저치이자 OECD 국가 중 최저치인 0.92명을 기록하였다(통계청, 2020).

        이러한 기록적인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2006년 6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2010년에 제2차, 2015년에 제3차 계획을 각각 발표하며 출산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보건복지부, 2020). 그러나 지난 15년간 누적 185조 원이 넘는 예산 투입과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그동안 저출산 관련 정책들의 효과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8).

        출산율은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반영된 인간의 의사결정 행위로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 간 가족형성 가치관의 확산(Diffusion)과 근린효과(Neighboring effect)에 의해 유사한 수준의 출산율이 나타날 수 있다. 즉,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 간에는 자녀의 효용과 비용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 행태가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면서, 출산과 가족형성에 대한 지식, 가치관이 사회적 학습을 통해 공유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해당 지역과 인접한 지역 모두에 출산과 관련한 문화의 동질성(homogeneous cultural context)을 형성한다. 또한, 근린효과(Neighboring effect)를 통해 특정 거리 내 지자체는 동일한 확률의 네트워크를 가지기 때문에, 한 지역의 문화와 가치관은 해당 거리를 벗어난 지역보다 해당 지역 내에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출산율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치관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자체의 출산행태에도 영향을 미쳐, 유사한 수준의 출산율을 형성할 수 있다(Muniz, 2009).

        이러한 확산과 근린효과 이론을 기반으로 해외에서는 다양한 연구들에서 출산율의 공간적 상호의존성이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연구로서, 유럽 각국의 문화적 환경과 출산율 간의 관계를 분석한 ‘European Fertility Project’는 언어, 종교, 관습, 제도 등 사회적 문화가 유사한 지역 간 출산율의 수준 또한 유사함을 보고하였으며, 공동체 수준의 사회적 행태, 규범, 기대수준이 개인 수준의 가족계획에도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Guinnane et al., 1994). 또한, 공간계량모형을 활용하여 공간의존성을 측정한 연구들은 합계출산율의 공간적 상호의존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책적 환경 변수들이 존재함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합계출산율의 공간적 상호의존성을 측정한 연구들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공간적 패턴을 확인하였는데, 이들 연구들은 Moran’s I 지수를 활용하여 지리적으로 인접한 기초지자체들 간 공간적 상호의존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국지적 공간 자기상관(Local Indicators of Spatial Association)을 측정하여,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공간적 패턴을 확인하였다(Muniz, 2009; Evans and Gray, 2018).

        한편, 2010년 이후 국내에서도 출산율은 물론,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책적 요인들이 공간적으로 확산됨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이정철·허만형, 2012; 이석환, 2013; 박윤환, 2017; 정명구, 2017; 문소영, 2018). 그러나 출산율의 공간의존성을 분석한 국내 연구들은 특정 연도만의 자료만 활용하여 분석하거나(박윤환, 2017; 정명구, 2017), 여러 해에 걸친 패널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은 공간의존성에 대한 분석 없이, 정책의 확산여부만 분석하거나, 공간의존성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 패널분석을 통한 일부 출산율 영향요인들을 분석한 연구에 그쳐 패널자료를 활용한 공간의존성의 존재를 측정하지 못하였다(이정철·허만형, 2012; 이석환, 2013; 문소영, 2018). 패널분석은 단년도의 횡단면 분석에 비해 개체들의 관찰이 불가능한 이질성을 고려할 수 있고, 효율적인 추정량 획득이 가능하며,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공간의존성과 관련한 연구들은 단년도의 자료만을 활용하여 분석에 한계가 존재하였다(민인식·최필선, 2017; 한치록, 2019). 따라서, 다년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지리적으로 인접한 기초지자체 간 합계출산율의 공간적 상호의존성의 존재 여부를 측정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도시환경요인들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국내 연구들은 수집이 용이한 일부 변수만 분석에 활용하여 2010년 이후 다수의 연구들에서 출산율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주택가격, 자녀 교육수준, 의료수준, 문화수준, 출산장려금, 보육환경 등을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박윤환, 2017; 정명구, 2017; 문소영, 2018). 따라서, 출산율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책적 환경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보다 다양한 변수들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들을 갖는다. 첫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출산율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들과 공간적 상호의존성을 가지는가?’, 둘째, ‘기초지자체의 경제적 환경은 해당 지자체의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기초지자체의 사회문화적 환경은 해당 지자체의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기초지자체의 정책적 환경은 해당 지자체의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연구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2010~2017년간의 패널자료를 활용한 공간패널분석을 실시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들 간 합계출산율의 공간적 상호의존성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책적 측면에서 도시환경요인들이 기초지자체의 출산율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출산율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시 다양한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경제적 환경과 출산율
        그동안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환경과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자녀출산과 경제적 기회비용 간의 관계를 분석한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 자녀출산에 따른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한 위험이론(Risk Theory), 주택가격과 출산율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먼저, 합리적 선택이론은 출산의 의사결정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설명한 이론으로서, 부모들의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 시 출산에 따른 혜택(benefit)과 비용(cost)을 비교하여 효용이 더 큰 쪽을 선택한다는 것이다(Becker, 1981). Becker(1960, 1981)는 소비재 경제이론을 출산율에 적용하여, 부부들이 일반소비재를 구매하듯이, 자녀출산에 따른 효용과 비용을 분석하고, 그들의 소득과 지출을 고려하여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한 수의 자녀를 출산한다고 하였다(Leibenstein, 1974; Becker, 1960, 1981).

        그런데 합리적 선택이론과 관련한 이후의 연구들은 소득과 출산율과의 관계가 단순한 선형관계가 아님을 제시하였다. Repetto(1976)는 소득수준과 출산율의 관계는 2차 곡선의 관계를 가지는데, 이는 출산율이 가구소득과 다른 소비재의 가격과는 정(+)의 관계를, 어머니의 기회비용과 다른 소비재에 대한 욕구와는 부(-)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Kim(1984)은 소득수준과 출산율 간에는 3차 곡선의 관계가 있음을 밝혔는데, 소득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증가하면 부양능력 증가로 출산율이 상승하지만, 일정 소득수준을 초과하면 자녀의 경제적 효용이 감소하여 출산율이 감소한다. 그러나, 최상층 소득집단의 경우 절대적으로 충분한 소득수준으로 자녀에 대한 수요가 경제적 효용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되면서 출산율은 다시 증가한다고 하였다.

        한편, 합리적 선택이론이 자녀의 혜택과 비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위험이론은 현재 상태에서 출산에 따른 효용과 비용이 불확실하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미래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불확실하다면 부모들이 이를 피하고자 출산을 포기한다고 설명한다(McDonald, 2001). 따라서, 높은 가계지출, 피부양자에 대한 책임 등 자녀를 가짐으로써 발생하는 불안정성보다는 자녀를 출산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부부 본인들에 대한 교육, 노동과 소득의 지속성 등 현재의 경제적 안정성을 더 중요시하게 되면,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한다는 것이다.

        한편, 주택가격과 출산율과의 관계를 분석한 국내외 연구들은 높은 주택가격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분석하였다. Yi and Zhang(2010)은 1971∼2005년 동안 홍콩의 주택가격이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이 1% 상승 시, 합계출산율은 0.4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년간의 누적 영향으로 홍콩의 출산율은 65%가 감소함을 설명하였다. Hui et al.(2012) 역시, 홍콩의 주택가격지수가 1% 상승하면, 출산율이 0.23%씩 감소함을 보고하였으며, 뉴질랜드의 주택임대료가 출산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Liu and Clark(2016)도 주택임대료가 높아질수록 출산자녀수는 감소함을 보고하였다. 미국의 대도시 지역 자료를 활용하여 주택가격과 출산시기, 평균출생아수를 분석한 Simon and Tamura(2009)의 연구에서도 평균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첫 자녀 출산이 늦어지며, 최종출산자녀 수 또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국내 연구들도 높은 주택가격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실증분석을 통해 보고하였다. 2009∼2013년간의 16개 시·도 지역의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합계출산율과 초산연령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김민영·황진영(2016)은 높은 주택가격이 출산시기를 늦추고, 출산수준도 감소시킴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천현숙 외(2016)는 지역 주택가격, 중소형 주택비율, 낮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해당지역의 혼인율과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아파트 매매가격의 변동률이 자녀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서미숙(2013)은 아파트 매매가격 변화율이 높을수록 자가소유자의 자녀 출산 확률은 상승한 반면, 전세가구의 자녀출산확률은 감소함을 보고하였다.

      

      
        2. 사회문화적 환경과 출산율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교육환경, 보건 및 의료환경, 문화환경, 가족형성의식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먼저, 교육환경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합리적 선택모형은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감소함을 자녀의 질(Quality of Children) 개념으로 설명하였다(Becker, 1960). 즉, 부모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자녀의 수뿐만 아니라 질에 대한 욕구도 상승하는데, 전자보다 후자의 탄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자녀의 질을 더 중시하는 경우 출산율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Becker가 말한 자녀의 질이란 사립학교 교육, 학원 레슨비 등 자녀 교육 관련 지출비용을 포함한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19세기 유럽에서 의무교육이 제도화된 이후 자녀의 출산부터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교육비용을 포함하였는데, 이후 사교육 시장이 보다 발달하고, 노동시장이 보다 경쟁적으로 변화하면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 교육부문에 보다 많은 투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Easterlin(1969, 1975)은 부모들의 소득이 고정된 상태에서 자녀의 교육비용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자녀를, 교육비용이 고정된 상태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자녀를 부모들이 원하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장기간에 걸친 자녀의 사회화에 대한 비용 전체를 교육비로 인식하고 있어, 자녀의 수보다 질을 더욱 중요시한다(성낙일·박선권, 2012). 따라서, 지역의 소득수준 대비 교육비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질을 중요시하여 해당 지역의 출산율이 감소한다(신윤정, 2008; 정은희·최유석, 2013). 출산순위와 관련해서도 첫째 자녀의 보육 및 사교육비용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출산을 감소시킨다(차승은, 2008). 특히, 출산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연령층인 20∼30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과도한 자녀교육비 부담은 출산율을 감소시킴을 제시하였다(석호원, 2011; 염명배·김경미, 2011).

        한편, 보건 및 의료수준 또한 출산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삼식 외(2005)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영향요인을 설명하면서 여성의 유·사산의 사전예방은 모성보호 및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므로 사후휴가와 함께, 사전예방을 위한 사회여건 조성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첫 임신을 자연유산 및 인공 임신중절로 종결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성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생식건강 관리 등 보건·의료적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 가임기 여성들을 출산으로 유도하기 위해 불임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보건의료 지원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이삼식 외, 2005).

        문화수준 또한 가족형성의식과 함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 Heaton et al.(1989)은 출산율에 영향 미치는 3가지 종속변수로서, 최초 성교기간, 최초 결혼기간, 최초 자녀출산 기간을 제시하였는데, 도시는 생활양식과 성행위에 대한 대안적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비도시 지역 거주 여성 대비 상대적으로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이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이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비도시 지역에 거주할수록 보다 규범적이며(normative), 가족과 친척관계를 더욱 중시하여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대도시일수록 인구구성이 다양하여 비규범적이고 2차적인 관계를 중시하여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하였다.

      

      
        3. 정책적 환경과 출산율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요인과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탈가족화(defamiliarization) 이론과 함께,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인 출산장려금의 지자체 간 정책 확산과 관련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먼저, 보육과 양육환경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탈가족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전통적인 가족책임주의(familialism)에서는 남성은 직장에서 일을, 여성은 가정에서 돌봄과 육아를 담당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자녀와 가족구성원에 대한 복지제공의 책임을 가족에게 맡기고 있다(Zedeck and Mosier, 1990; Grzywacz and Butler, 2005; 윤홍식, 2012; 최윤희·이동선, 2012). 따라서 가족책임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여성으로 하여금 자녀출산과 양육에 대한 기회비용을 상승시켜 출산을 기피하게 만든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해지고, 양성평등 관념이 확산되면서, 가족책임주의는 정부차원의 일-가정 양립 정책 지원을 통해 탈가족화로 이행되고 있다. 따라서, 탈가족화를 통해 돌봄을 개인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여, 개인과 가족차원의 자녀 양육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Anderson, 1999).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 다수의 연구들은 정부차원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강경희·전홍주, 2013; 민연경·이명석, 2013; Luci-Greulich and Thevenon, 2013; 홍경준·김사현, 2014). 이들 연구들은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한 공적 보육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들 연구들은 일과 자녀양육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시설 등 도시 내 양육친화적인 환경의 조성과 활용이 출산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강조하였다(Letablier, 2003; Engelhardt et al., 2004; Luci-Greulich and Thevenon, 2013; Bauernschuster et al., 2013). Letablier(2003)는 프랑스의 가족정책을 연구하면서, 출산율 유지를 위한 조건으로, 보육시설, 일-생활 균형 여건 조성, 아빠의 양육활동을 포함하는 부부 간 공동육아 환경의 구축이 매우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OECD 18개국의 1982∼2007년의 자료를 분석한 Luci-Greulich and Theveneon(2013)은 영아들의 보육기관 이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국내 연구로서 이삼식 외(2010) 역시, 지역의 육아서비스 이용률이 지역의 합계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으며, 송헌재·우석진(2015)은 보육료 예산이 천 억 원 증가할 때 합계출산율이 0.0245만큼 증가하고, 출생아수가 1,310명 증가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보육시설의 양적 규모와 질적 수준 또한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육시설 종사자와 보육시설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증가함을 보고하였고, 보육시설의 수준과 관련한 국내 연구들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강조하였다(유보경, 2004; 안윤숙·이상호, 2010; 성낙일·박선권, 2012).

        한편,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연구들은 Tiebout 모형과 비교경쟁(Yardstick Competition)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Tiebout 모형은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지역주민들이 현재 거주지의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다른 지방정부의 수준과 비교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의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정부로 이동한다고 설명한다(Tiebout, 1956). 한편 비교경쟁(Yardstick Competition)이론은 주민들이 거주 지역의 지자체장의 사익추구(rent-seeking) 행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이웃 지방정부들의 제공 서비스와 지출수준을 비교하여, 거주지역 지자체장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고 한다(Salmon, 2006; Besley and Case, 1995). 따라서, 연임을 고려하는 지자체장이라면, 이웃 지방정부들의 제공서비스와 재정지출 수준을 관찰하여 최소한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제공하려고 노력한다(Besley and Case, 1995; Revelli, 2002).

        Tiebout 모형과 비교경쟁 이론을 출산율에 적용하면, 지방정부들은 모방과 경쟁을 통해 출산과 양육환경 조성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출산을 계획하는 부모들은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수준의 출산과 양육 지원 제도를 비교하여, 출산과 양육에 가장 우수한 환경을 갖춘 지방정부를 선택하여 이동할 수 있다(이충환·신준섭, 2013; 석호원, 2011; 이석환, 2013; 박윤환, 2017; 김우영·이정만, 2018).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이후 출산장려금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이후 출산장려금의 효과성을 측정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는데, 효과의 방향성은 일정하지 않다. 이는 출산장려금 지원이 출산율을 증가시킨다는 연구(이석환, 2013; 민연경·이명석, 2013; 이충환·신준섭, 2013; 김우영·이정만, 2018; 문소영, 2018)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가 동시에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석호원, 2011; 김민곤·천지은, 2016). 이처럼 분석결과가 상이한 것은, 분석시기와 대상의 범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 수준과 지원대상이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우영·이정만, 2018; 원숙연·최윤희, 2018). 즉,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은 출산순위별로 차등적인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 가정의 지역 내 장기적인 거주를 유도하고자 일시금과 분할금으로 구분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급하고 있어 분석 방법에 따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이석환, 2013; 박윤환, 2017; 보건복지부, 2018).

      

      
        4. 지역출산율의 공간적 상호의존성
        그동안 출산율의 공간적 상호의존성을 분석한 연구들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들의 출산율 수준이 유사한 이유를 확산(Diffusion)과 근린효과(Neighboring effect)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먼저, 확산(Diffusion)이란 ‘사회문화적으로 독립된 지역, 사회 집단, 개인 간 혁신(innovation)의 확산’을 의미하는데(Bongaarts and Watkins, 1996), 출산율 역시 지리적으로 인접한 사람 혹은 지역 간 자녀의 효용과 비용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과 태도, 행태가 사회적 상호의존성을 통해 확산되었다고 설명한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사회적 네트워크로 긴밀히 연결된 지역일수록, 인접한 지역과의 교류가 활발하고 정보 수집이 용이하여, 출산과 피임, 가족형성에 대한 새로운 지식, 가치관, 관습, 제도가 사회적 학습을 통해 공유된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학습은 사회적 유대와 의사소통의 확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해당 지역과 인접한 지역 모두에 일반화된 문화를 형성하여, 인접한 지역 간 문화의 동질성(homogeneous cultural context)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동질적 문화는 그 문화권에 속한 개인들의 출산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사회문화적으로 유사한 지역 간 출산율의 수준 또한 유사하게 된다(Vitali and Billari, 2017). 결국 확산이론에 따르면,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 간에는 활발한 사회적 상호의존성과 긴밀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결혼과 출산에 관련된 지식과 관습이 쉽게 학습되어 공유되며, 새롭게 공유된 지식과 관습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여, 해당 지역 내 거주하는 사람들의 출산의 의사결정에도 변화된 영향을 미친다.

        한편,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 간 출산율의 공간적 상호의존성은 근린효과(Neighboring effect)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근린효과란 ‘이웃 지역 간의 독립적인 인과관계가 사회적 네트워크와 상호의존성을 통해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며, 근접효과(Proximate effect)라고도 한다(Weeks, 2004; Muniz, 2009). 근린효과에 따르면, 특정 거리 내 지자체는 동일한 확률의 네트워크를 가지며, 특정 거리 내 문화, 사회적 네트워크, 사상, 경제발전 등은 해당 거리를 벗어난 지역보다 해당 지역 내에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출산율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이 낮은 지자체는 지리적 거리가 가장 가까운 인접한 지자체의 출산행태에도 영향을 미쳐, 해당 지자체의 출산율은 물론,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자체들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도 낮은 수준의 출산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Muniz, 2009). 즉, 두 지역 간의 지리적 거리가 사회적 상호의존성을 매개하여, 두 지역 거주자들 모두의 출산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근린효과는 Tobler의 지리학의 제1법칙인 ‘가까운 것이 먼 것보다 더 관련성이 높다.’는 논리와 같은 맥락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자체 간 출산율의 공간적 상호의존성이 존재함을 설명한 이론이다(Tobler, 1970).

        이러한 이론을 기반으로 해외에서는 다양한 국가들에서 출산율의 공간적 상호의존성이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대표적인 연구로서, 유럽 각국의 문화적 환경과 출산율 간의 관계를 분석한 ‘European Fertility Project’는 언어, 종교, 관습, 제도 등 사회적 문화가 유사한 지역 간에는, 출산율의 수준 또한 유사함을 보고하였으며, 공동체 수준의 사회적 행태, 규범, 기대수준이 개인 수준의 가족계획에도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Guinnane et al., 1994)

        또한, 공간계량모형에 기반한 공간의존성을 측정한 연구들도 합계출산율의 공간적 상호의존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책적 환경 변수들에서 인접한 지역들과 공간적 상호의존성이 존재함을 제시하였다. 먼저 합계출산율의 공간적 상호의존성을 측정한 연구들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공간적 패턴을 확인하였다(Muniz, 2009; 박윤환, 2017; Evans and Gray, 2018). 이들 연구들은 Moran’s I 지수를 활용하여 지리적으로 인접한 기초지자체들 간 공간적 상호의존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국지적 공간 자기상관(Local Indicators of Spatial Association)을 측정하여,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역의 군집(high-high cluster)과 낮은 지역의 군집(low-low cluster)의 공간적 패턴을 확인하였다.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10년 이후의 연구들은 출산율 혹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활용하여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자체 간 공간적 상호의존성을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이정철·허만형, 2012; 이석환, 2013; 박윤환, 2017; 정명구, 2017; 문소영, 2018). 그러나 이처럼 공간의존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특정 연도만의 자료만 활용하여 분석하거나(박윤환, 2017; 정명구, 2017), 여러 해에 걸친 패널자료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건사 분석을 통한 출산장려금 정책의 확산 여부만 분석하거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단순 패널분석에 그쳐 공간의존성을 측정하지 못하는 등 패널자료를 활용한 공간의존성의 존재를 측정한 연구들은 매우 부족하다(이정철·허만형, 2012; 이석환, 2013; 문소영, 2018).

        패널분석은 단년도의 횡단면 분석에 비해 개체들의 관찰 불가능한 이질성을 고려할 수 있고, 효율적인 추정량 획득이 가능하며,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간의존성과 관련한 연구들은 단년도의 자료만을 활용하여 분석에 한계가 존재하였다(민인식·최필선, 2017; 한치록, 2019). 따라서, 다년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지리적으로 인접한 기초지자체 간 합계출산율의 공간적 상호의존성이 존재 여부를 측정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도시환경요인들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교적 최근에 출산율 혹은 출산율 영향요인들의 공간의존성을 분석한 연구들은 수집이 용이한 일부 변수들만 분석에 활용하여 최근 출산율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택가격,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수준, 자녀 교육수준, 의료 및 문화수준, 출산장려금, 보육환경 등 기초지자체 차원에서의 도시환경 영향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박윤환, 2017; 정명구, 2017; 문소영, 2018). 따라서, 출산율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책적 환경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다양한 변수들이 기초지자체들의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1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2010~2017년간 패널자료를 활용한 공간패널분석을 실시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들 간 합계출산율의 공간적 상호의존성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책적 측면에서 다양한 도시환경요인들이 기초지자체의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과 방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출산율 향상을 위한 도시환경 개선 정책 수립 시 보다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설계
      
        1. 연구가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기초지자체의 합계출산율에서 인접한 기초지자체와의 공간적 상호의존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 간에는 공간적 상호의존성을 통해 유사한 수준의 출산율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한 기초지자체가 인접한 기초지자체 간 출산율의 공간적 상호의존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합계출산율이 높은 기초지자체와 인접한 기초지자체는 높은 합계출산율이, 합계출산율이 낮은 기초지자체와 인접한 기초지자체는 낮은 수준의 합계출산율이 나타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리적 군집(Cluster)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도시환경을 갖춘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나타날 것이다. 즉, 경제수준이 높고, 주택가격이 높으며, 보육 및 양육시설이 수요 대비 부족하며, 사교육 수준이 높고, 출산장려지원 정책 수준이 낮은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보이는 기초지자체들의 군집(Cluster)이 나타날 것이다. 반대로 상대적인 경제수준이 낮더라도,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지역의 보육 및 양육환경이 수요 대비 풍부하며, 공교육 수준이 높고, 지자체의 출산장려지원 수준이 높은 비수도권 중소도시, 혹은 농어촌 지역들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보이는 기초지자체들의 군집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지리적으로 인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들 간에는 합계출산율의 공간적 상호의존성이 존재할 것이다.
          

        

        다음으로, 앞서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초지자체의 도시환경요인들은 출산율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연구들을 고려하면, 특정 기초지자체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책적 요인들은 해당 기초지자체의 출산율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먼저, 경제적 환경에서는 앞서 살펴본 합리적 선택이론과 위험이론에 따라, 지역의 경제수준이 높고,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으며, 소득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높아 자녀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여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Becker, 1960; Leibenstein, 1974; Becker, 1981; McDonald, 2001). 또한,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주택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자녀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Yi and Zhang, 2010; Hui et al., 2012; 김민영·황진영, 2016). 이에 두 번째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2: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주택가격이 낮을수록,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수준이 낮을수록 출산율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사회문화적 환경에서는 해당 기초지자체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질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출산율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Easterlin, 1969, 1975; 성낙일·박선권, 2012). 또한, 의료수준이 높을수록 여성들의 유·사산 비율을 감소시켜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므로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이삼식 외, 2005). 또한, 결혼에 대해 보다 규범적이며, 주위사람들로부터 상호의존성을 통해 결혼을 장려하는 문화가 확산된 지역에서는 출산율이 증가할 것으로, 반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생활양식과 성행위에 대한 대안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적 교류가 활발한 지자체일수록 출산율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Heaton et al., 1989). 이에 세 번째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3: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의료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수준이 낮을수록, 가족형성의식이 높을수록 출산율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정책적 환경에서는 출산을 지자체 차원에서 장려하며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급하여 개인과 가족차원에 양육비용을 경감시키고, 다양한 보육시설에서 돌봄을 사회적 차원에서 책임지는 지자체에서 출산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Anderson, 1999; 이삼식 외, 2010; Luci-Greulich and Theveneon, 2013). 따라서 네 번째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4: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수준이 높을수록, 보육시설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자료 및 변수
        
          1) 연구범위 및 자료
          먼저,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0년부터 2017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공간패널분석을 위한 독립변수들의 구득 가능한 자료 중 보육시설 자료가 2010년부터 기초지자체 단위로 제공되기 때문이며, 2010∼2016년의 독립변수가 이후 연도인 2011∼2017년의 종속변수인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time lag)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공간적 범위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로, 2017년 말 기준 227개이다(행정안전부, 2018). 그러나 본 연구에서 공간적 상호작용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지리적으로 고립된 섬 지역인 경상북도 울릉군, 전라남도 신안군, 진도군, 완도군, 경상남도 남해군, 거제시,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을 제외한 219개 행정구역을 설정하였다(배상석, 2009).

          한편, 본 연구는 앞서 설정한 가설검증을 위해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다양한 도시환경지표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0∼2017년 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 단위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책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통계청의 KOSIS와 e-지방지표를 주로 활용하였다. 이들 자료에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합계출산율, 조출산율, 혼인율, 이혼율 등 인구학적 지표, 1인당 GRDP, 재정자립도, 인구 천 명당 종사자수 등 경제적 지표,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조혼인율 등 사회문화적 지표에 대한 자료를 연간 단위로 제공하고 있어 기초지자체 수준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책적 환경요인들에 대한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초지자체의 출산 및 보육환경의 정책적 지원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와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활용하였다.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 자료는 어린이집 현황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보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조사를 실시하며, 전국 시·군·구 단위의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어린이집 및 이용아동 현황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2010∼2017년 보육통계는 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현황, 특수보육어린이집 현황, 직장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 영유아 보육료 지원 현황 등이 광역지자체 혹은 기초지자체 단위별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 보육시설 수와 수준에 대한 자료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2010∼2017년 KOSIS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하였으며, 주민등록인구, 가임기 여성비율, 인구증가율 등을 통해 도시의 전반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다. 한편, 2010∼2017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에는 연도별로 지역별 출산 동향 및 현황,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출산지원정책을 결혼, 임신, 출산, 육아의 4단계로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기초지자체별로 출산지원금을 일시금과 분할금으로 구분하여, 출생순위별, 관련 예산, 지원 근거, 지원 조건 등을 상세하게 포함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주택가격은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아파트와 일반주택의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을 월 단위로 제공하고 있어 기초지자체의 주택가격을 파악하기에 적절한 자료이다.

        

        
          2) 변수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책적 환경요인들이 해당 기초지자체의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먼저 종속변수는 시·군·구 단위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을 활용하였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수를 말하는 것으로 다수의 출산율 관련 연구에서 대표적인 종속변수로 활용되었다. 그 외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책적 설명변수는 앞서 살펴본 이론들과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설정하였다.

          첫째, 경제적 환경으로서 재정자립도, 아파트 평균단위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설정하였다. 먼저, 경제적으로 안정된 지자체일수록 해당 기초지자체 부모들에게 경기변동에 강하다는 안정감을 갖게 하여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정성호, 2009). 다음으로 지역의 주택가격은 주거비용을 증가시켜 해당 기초지자체 부모들의 자녀출산과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켜 출산시기를 늦추고, 출산자녀수를 감소시킨다(Simon and Tamura, 2009; Yi and Zhang, 2010; 이삼식 외, 2010; Hui et al., 2012; 김민영·황진영, 2016; Liu and Clark, 2016; 배상호, 2018).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수준은 해당 기초지자체 여성의 출산에 대한 기회비용을 높여 일자리에 대한 선호를 높여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변수로 설정하였다(Hakim, 2000; McDonald, 2001).

          둘째,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는 지역의 교육환경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들로서, 자녀의 질을 중시하는 부모들로 하여금 출산자녀수를 감소시킨다(Becker, 1960). 또한, 지역의 의료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문화기반 시설수1)가 많을수록, 조혼인율이 낮을수록, 다양한 생활양식 습득과 다양한 사회계층과의 교류를 통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변수로 설정하였다(Heaton et al., 1989).

          셋째, 정책적 환경에서 출산장려지원금은 부모들의 출산과 양육 관련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므로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정철·허만형, 2012; 이석환, 2013; 박윤환, 2017; 문소영, 2018). 이러한 출산장려지원금은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출산순위별로 차등적인 지원금을 제공 중이며, 출산 가정의 지역 내 장기적 거주를 유도하고자 일시금과 분할금으로 구분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급하고 있다(이석환, 2013; 박윤환, 2017; 보건복지부, 2018). 따라서, 출산장려금 수준은 단순 지원액과 함께 출산순위별 가중치를 고려한 측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출산장려금의 측정 시 선행연구와 같이 출산순위별 가중합을 사용하여 출생순위별 영향력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한다(이석환, 2013; 박윤환, 2017; 문소영, 2018). 또한, 이러한 일시금과 분할금은 상위지자체인 광역지자체에서도 지급하므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기초지자체의 지급금액과 함께, 상위지자체인 광역지자체의 지급금액을 일시금과 분할금으로 각각 구분하여 측정하고자 한다(이석환, 2013). 한편, 보육환경은 양과 질 모두에서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보육시설의 양으로는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를, 보육시설의 질은 ‘국공립 보육시설과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비율’을 고려하였다(유보경, 2004; 안윤숙·이상호, 2010; 이삼식 외, 2010; Luci-Greulich and Theveneon, 2013; 성낙일·박선권, 2012; Bauernschuster et al., 2013). 또한, ‘부모협동 어린이집 존재여부’와 ‘육아종합 지원센터 존재여부’를 더미변수로 측정하여 기초지자체의 보육시설 지원 수준이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측정하고자 한다(차승은, 2008; 석호원, 2011; 염명배·김경미, 2011; 이삼식, 2015).

          기타 통제변수로서 가임기 여성비율, 인구밀도, 인구증가율을 포함하였다. 먼저, 기초지자체의 가임기 여성비율은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선정하였고, 지역의 도시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인구밀도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기간의 인구변화를 통제하고자 인구증가율을 설정하였다. 이들 수들을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한 변수들은 <표 1>과 같다.

          
            Table 1. 
				
            

            
              Measurement of variables3)
            
            

          

          
          

        

        
          3)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가설검증을 위한 양적 분석으로 합계출산율의 공간적 상호의존성을 확인하기 위해 3단계로 분석을 실시한다(Anselin and Rey, 2014). 첫째, 지리적으로 인접한 기초지자체와의 공간적 상호의존성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Moran’s I 값을 확인한다. Moran’s I 값은 -1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1은 공간단위 i와 이웃 공간단위 j간의 완벽한 양(+)의 공간자기상관이 있음을, -1은 완벽한 음(-)의 공간자기상관을, 0은 자기상관이 없음을 의미한다. 둘째, Moran’s I 값을 통해 공간적 의존성을 확인했다면, 공간시차모형(SLM)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Lagrange Multiplier(LM) 검증을 실시한다. LM 검증은 공차종속변수의 누락으로 인한 공간적 상호의존성을 검증하며, 결과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OLS 대비 공간시차모형(SLM)이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공간시차모형의 적절성이 확인되었다면, 다년간에 걸친 패널자료로 공간시차모형을 활용한 패널분석을 실시한다.2) 공간패널모형은 공간적 속성을 지닌 측정단위로 구성된 패널자료로서, 본 연구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책적 도시환경요인들을 독립변수로 고려하여 기본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들 요인들은 출산율의 영향요인이기도 하지만, 역인과성(reverse casuality)으로서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생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변수들을 1기 이전 값(t-1)으로 설정하여, 전년도(t-1)의 도시환경요인들이 차년도(t)의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Kapoor et al., 2007; Lesage and Pace, 2009; Elhorst, 2014; 최용환, 2015).

          ‌TFRit=ρ*W*TFRit+β1*재정자립도t-1+β2*아파트 평균단위 매매가격t-1+β3*아파트 평균단위 전세가격t-1+β4*여성경제활동 참가율t-1+β5*교원1인당 학생수t-1+β6*인구천명당사설학원수t-1+β7*인구천명당의료기관병상수t-1+β8*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 시설수t-1+β9*조혼인율t-1+β10*기초지자체출산장려지원금 가중합t-1+β11*광역지자체출산장려지원금 가중합t-1+β12*유아 천명당보육시설수t-1+β13*평가인증어린이집비율t-1+β14*부모협동보육시설존재여부t-1+β15*육아종합지원센터존재여부t-1+β16*국공립어린이집비율t-1+β17*가임기여성비율t-1+β18*인구밀도t-1+β19*인구증가율t-1+θ*D*Zit-1+μi+γt+ν., ν=λ*E*ν+ϵ(ρ=공간회귀계수, W=자기회귀에 대한 공간가중행렬, θ=독립변수의 인접지역에 대한 영향을 나타내는 공간상관 계수, D=공간시차 설명변수에 대한 공간가중행렬, Z=독립변수 벡터, μi=관측치의 고정효과, γt=시간의 고정효과, ν=오차항, λ=공간자기상관계수, E=고유한 오차항에 대한 공간가중행렬, ϵ=순수한 오차항)

        

      

    

    

  
    
      Ⅳ. 분석결과
      
        1. 기초통계량 분석
        한편,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전국 219개 시·군·구 단위의 통계청의 KOSIS와 e-지방지표,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활용하였는데, 전년도 독립변수가 차년도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므로, 독립변수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종속변수인 합계출산율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각 표본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합계출산율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평균 1.3명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낮은 지역은 노인층과 대학생들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2017년 서울특별시 종로구로 0.65명, 가장 높은 지역은 높은 출산장려금 지급과 보육환경을 가진 2012년 전라남도 해남군으로 2.47명으로 나타났다. 둘째,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의 독립변수 중 경제적 요인에서는 재정자립도에서는 평균 33.15%를 나타냈는데, 가장 높은 지역은 2010년 서울특별시 중구가 82.9%를, 가장 낮은 지역은 2013년 전라남도 강진군으로 7.8%였다. 아파트 평균단위 매매가격의 경우 m2당 평균 285만 원으로, 가장 높은 지역은 2016년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1,276만 원, 가장 낮은 곳은 2010년 전라남도 나주시로 110만 원이었다. 아파트 전세가격의 경우 m2당 평균 183만 원으로, 가장 높은 지역은 2016년 경기도 과천시가 765만 원, 가장 낮은 곳은 2012년 전라남도 나주시로 59만 원이었다. 또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평균 50.52%로서, 가장 높은 지역은 2014년 전라남도 고흥군이 71.9%, 가장 낮은 지역은 2012년 충청남도 청양군이 34.2%로 나타났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셋째, 사회문화적 요인에서는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5.92명인데, 가장 높은 지역은 인구 대비 대학교가 많은 2010년 경상북도 경산시가 34.68명으로, 가장 낮은 지역은 2016년 전라북도 진안군이 5.8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는 평균 1.28개소로, 가장 많은 지역은 2015년 경기도 안성시가 7.42개소, 가장 적은 지역은 2013년 경기도 가평군 지역이 0.10개소로,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편차가 심하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는 평균 13.67개소로, 가장 높은 곳은 전남대학교 화순의료원이 위치한 전라남도 화순군으로 64.91개소, 가장 낮은 곳은 2010년 경상남도 산청군으로 0.06개소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 십 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는 평균 8.38개소로, 가장 많은 곳은 2016년 강원도 영월군으로 74.86개소, 가장 적은 곳은 2010년 서울특별시 중랑구로 0.7개소로 나타나 의외로 대도시 지역 내 문화기반 시설이 인구 수 대비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인 ‘조혼인율’은 평균 5.52건으로, 가장 높은 곳은 2011년 경상북도 칠곡군으로 10.5명, 가장 낮은 곳은 2016년 경상남도 합천군으로 2.5명으로 나타나 경상북도 내륙지역은 혼인율이 높은 것으로, 경상남도 내륙지역은 혼인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정책적 환경에서 기초지자체의 출산장려지원금은 평균 9,3백 69만 원으로, 가장 높은 곳은 2013년 전라남도 함평군이 7천 만 원으로, 가장 낮은 곳은 2010년 부산광역시 진구, 광주광역시 남구 등 주로 2010∼2013년간 도입하지 않았던 기초지자체들이었다. 또한, 광역지자체의 출산장려지원금은 평균 1,973만 원으로, 가장 높은 지역은 2013년 인천광역시로 14,800만 원이었으며, 2010∼2016년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2010년과 2016년의 인천광역시, 2010년 대전광역시 등이었다.

        또한, 보육시설과 관련하여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는 평균 13.86개소로, 가장 많은 지역은 2013년 경상남도 김해시로서 28.3개소, 가장 낮은 곳은 2011년 전라북도 장수군으로 4.9개소였다. 또한, ‘전체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 어린이집 비율’은 평균 86.0%로, 가장 높은 곳은 2012년 강원도 고성군으로 100.0%를, 가장 낮은 곳은 2013년 경상북도 청송군으로 30.0%이었다. 또한, ‘부모협동보육시설’이 존재하는 지자체는 전체의 30.8%,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존재하는 지자체는 전체의 29.68%,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평균 10.23%로, 가장 높은 지역은 2010~2013년간 경상북도 영양군으로 60.0%를, 가장 낮은 곳은 2010~2015년간 충청남도 부여군으로 0%였다.

        다섯째, 통제변수에서는 먼저 ‘가임기 여성비율’은 평균 45.61%, 가장 높은 곳은 2010년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60.92%, 가장 낮은 지역은 2016년 경북 의성군으로 23.85%가 나타나 인구소멸지역으로 알려진 경상북도 내륙지역의 여성인구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m2당 ‘인구밀도’는 평균 4.15명으로, 가장 높은 곳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2011년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28.74명으로, 가장 낮은 지역은 2010년 강원도 인제군이 0.02명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구증가율’은 평균 43.19%로서 가장 높은 지역은 수도권에서 대규모 공무원이 유입된 2015년 세종시가 34.94% 증가를, 가장 낮은 지역은 반대로 수도권에서 공무원이 유출된 2016년 경기도 과천시로서 7.52% 감소로 나타났다.

      

      
        2. 지역출산율의 공간적 상호의존성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인 ‘지리적으로 인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들 간에는 합계출산율의 공간적 상호의존성이 존재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전국 219개 기초지자체별 합계출산율의 공간적 의존성을 Moran’s I 지수로 확인하였다. 합계출산율 데이터는 2011∼2017년 데이터이므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각 연도별 Moran’s I 지수 값과 함께, 7년간 합계출산율의 평균값의 Moran’s I 지수를 또한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Table 3. 
				
          

          
            Moran’s I values 
          
          

        

        
        

        한편, Moran’s I 검증을 위해서는 공간가중치 행렬의 구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계산하기 위한 공간적 인접유형은 크게 Rook방식과, Queen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각 연도, 그리고 해당 기간 합계출산율의 평균값 모두에서 Rook 방식이 Queen 방식보다 높은 Moran’s I 값이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Rook 방식에 따라 인접성(Contiguity)을 정의하고, 공간가중치(Weight matrix)를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Rook 방식의 Moran’s I 값은 0.416에서 0.538 사이의 값이 나타나 합계출산율의 공간적 상관관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로 Moran’s I 값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Moran’s I 값이 증가하나, 2013년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합계출산율의 공간적 상호의존성과 지역별 군집정도가 2012년까지는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형태로 변화된 것으로, 2013년을 전후로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책적 환경요인들의 변화로 합계출산율 역시 변화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4)

        이처럼 높은 수준의 Moran’s I 값과 LISA분석을 통한 지역별 군집이 나타남을 볼 때, 가설 1인 ‘지리적으로 인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들 간에는 합계출산율의 공간적 상호의존성이 존재할 것이다.’를 지지함을 알 수 있다.

      

      
        3. 공간패널모형 추정 결과
        다음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기초지자체로부터 합계출산율의 공간적 상호의존성의 존재여부를 다시 검증하고, 어떠한 도시환경요인들이 해당 기초지자체의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공간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단계는 총 3단계로서, 첫째,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패널자료이므로 Hausman test를 통해, 고정효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둘째, LM(Lagrange Multiplier) test를 통해 공간시차모형(SLM)의 적절성을 확인하여 공간시차모형이 비공간 패널모형보다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공간시차모형(SLM) 분석을 통해 종속변수인 합계출산율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공간적 상호의존성을 가지는지를 확인하고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서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책적 요인들의 영향력과 방향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패널분석에 대한 고정효과 선택여부의 판단을 위한 Hausman test 결과,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랜덤효과(Random effect)가 아닌,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을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공간 의존성 여부에 대한 LM test 분석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공간적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지 않는 비공간 패널모형(POLS)의 단순모형 추정결과에서 공간 고정효과를 고려하는 경우, LM test와 robust LM test에서 모두 공간적 시차종속변수나 공간적 자기상관 오차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유의수준 1%에서 모두 기각하고 있다. 따라서 공간 패널모형이 비공간 패널모형보다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 공간적 상관관계를 고려한 공간 패널모형을 채택하였다.

        
          Table 4. 
				
          

          
            LM test for spatial dependence 
          
          

        

        
        

        마지막으로, 공간시차모형(SLM) 분석을 통해 합계출산율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공간적 상호의존성을 가지는지를 확인하고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책적 요인들을 분석하였고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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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tial panel regression estimates on total fertility rate 
          
          

        

        
        

        분석 결과, 이웃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합계출산율의 영향을 나타내는 공차종속변수의 계수인 Rho(ρ)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해당 기초지자체의 합계출산율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기초지자체들의 합계출산율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기초지자체들의 합계출산율 간 공간적 상호의존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던 높은 수준의 Moran’s I 값과 LISA분석을 통한 지역별 군집이 나타남을 볼 때, 가설 1인 ‘지리적으로 인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들 간에는 합계출산율의 공간적 상호의존성이 존재할 것이다.’를 지지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독립변수들의 경우 첫째, 경제적 환경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아파트 평균단위 전세가격이 높을수록,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을수록 해당 기초지자체의 합계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해당 기초지자체의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도시의 경제수준이 악화될수록 출산율이 감소하고, 도시의 여성 취업률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증가한다고 주장한 기존 국내 선행연구와는 반대의 결과이다(유삼현, 2006; 강현구 외, 2014). 이는 부모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자녀에 대한 교육비와 자녀양육에 따라 포기한 직장소득에 따른 기회비용을 상승시켜 자녀양육에 따른 효용은 감소하고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Leibenstein, 1974).

        한편, 주택가격의 경우 매매가격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전세가격에서는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혼가구 등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계층들은 상대적으로 자산이 부족하여, 매매보다 전세 아파트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에 보다 민감하여 출산율을 미루거나 출산자녀수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Krishnan and Krotki, 1993; Mulder and Wagner, 2001).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가 소유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경우, 자가 마련을 위해 출산 자체를 연기하거나 출산자녀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최근으로 올수록 강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2016; 강정구·마강래, 2017).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위험이론에 따라 출산은 자녀를 가짐으로써 갖게 되는 낮은 소득, 실직, 출산 후 노동시장 재진입의 어려움, 경력단절 등 경제적인 불안정을 회피하고자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McDonald, 2001), 혹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따른 소득수준 증가가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 증가와 자녀의 질 중시로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Leibenstein, 1974; 강현구 외, 2014; 정명구, 2017). 이러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가설 2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주택가격이 낮을수록,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수준이 낮을수록 출산율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지지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사회문화적 환경에서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높을수록, 조혼인율이 높을수록 해당 기초지자체의 출산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합리적 선택모형에 따라 자녀의 질을 중시하여, 사교육비 대비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공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해당 지자체의 출산율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Becker, 1960). 다음으로, ‘조혼인율’이 높으면, 해당 기초지자체와 인접한 기초지자체 모두의 출산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의 전 단계인 혼인자체가 중요하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들과의 상호의존성을 통해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학습과 모방, 만혼과 비혼에 대한 제재 등을 경험하면서 혼인율이 높은 기초지자체들이 인접한 경우, 이들 기초지자체 지역 모두의 출산율도 같이 상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Weeks, 2004; Yabiku, 2006; Muniz, 2009; Vitali and Billari, 2017). 이러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가설 3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의료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수준이 낮을수록, 가족형성의식이 높을수록 출산율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조혼인율에서만 부분적으로 지지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정책적 환경에서는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이 높을수록, 부모협동어린이집이 존재하는 기초지자체일수록,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일수록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협동보육시설은 보육시간, 프로그램, 교사의 전문성, 교사와의 소통 등에서 만족도가 높아 부모들이 보육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유해미 외, 2015).

        한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존재하는 기초지자체는 오히려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존재하는 곳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대도시 도심부, 혹은 광역지자체 내 중심도시에만 설치되어 이들 지역은 타 기초지자체 대비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상 문제점도 존재하기 때문으로, 대부분 소재 위치가 주거지에서 멀고, 아동발달과 부모상담 등 출산과 보육지원 효과 미미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유해미 외, 2015). 이러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가설 4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수준이 높을수록, 보육시설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출산장려금과 부모협동어린이집 존재에서만 부분적으로 지지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에서는 인구증가율이 높은 기초지자체일수록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인구증가율이 낮은 인접한 기초지자체에서 인구증가율이 높은 지역으로 가임여성들이 이동하여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표 5>에서 분석한 전년도(t-1)의 도시환경요인들이 차년도(t)의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분석결과의 강건성(Robustness) 검증을 위해, 2년 전 연도(t-2)와 3년 전 연도(t-3)의 도시환경요인들이 이후년도(t)의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또한 추가로 분석하였고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결과, 세 가지 분석 모두에서 이웃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합계출산율의 영향을 나타내는 공차종속변수의 계수인 Rho(ρ)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값이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들에서는 교사1인당 학생 수, 조혼인율, 기초지자체의 출산장려금 가중합, 부모협동어린이집 존재여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존재 여부 등에서 전반적으로 기본 분석과 동일한 방향의 영향력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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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difference analysis of spacial panel model on total fertility rate 
          
          

        

        
        

        따라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2010~2017년간 우리나라 기초지자체들의 환경요인 중 교육수준으로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많을수록, 가족형성의식으로서 조혼인율이 높을수록,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차원의 출산장려금이 많을수록, 보육시설 중 부모협동어린이집이 존재하는 지역일수록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대로, 주택가격으로서 아파트 전세가격이 높을수록,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Ⅴ. 결 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는 우리나라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출산율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 사회와의 출산 관련 가치관이 반영된 현상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 간 자녀의 효용과 비용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과 태도, 행태가 사회적 상호의존성을 통해 확산된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사회적 네트워크로 긴밀히 연결된 지역일수록, 출산과 가족형성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가치관 등이 사회적 학습을 통해 공유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해당 지역과 인접한 지역 모두에 출산과 관련한 문화의 동질성(homogeneous cultural context)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근린효과(Neighboring effect)를 통해 특정 거리 내 지자체는 동일한 확률의 네트워크를 가지며, 특정 거리 내 문화, 사회적 네트워크, 사상, 경제발전 등은 해당 거리를 벗어난 지역보다 해당 지역 내에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국내 연구들은 합계출산율의 공간적 상호의존성을 분석하였으나, 특정 연도만의 자료만 활용하여 분석하거나(박윤환, 2017; 정명구, 2017), 여러 해에 걸친 패널자료를 이용한 경우에도 사건사 분석을 통한 정책 확산의 여부만 분석하거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단순 패널분석에 그쳐 다년간에 걸친 출산율의 공간의존성을 측정하지 못하였고, 일부 변수들만을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최근 연구들에서 나타난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책적으로 중요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이정철·허만형, 2012; 이석환, 2013; 문소영, 2018).

      본 연구는 출산율의 공간적 상호의존성,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책적 환경에 대한 4가지 연구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자 2010~2017년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들 간 합계출산율의 공간적 상호의존성을 확인하고, 해당 기초지자체의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책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출산율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들과 공간적 상호의존성을 가지는가?’라는 연구질문에 대해 2011~2017년간 합계출산율의 공간적 상호의존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경북 북부, 경북·경남·전북 접경 내륙지역, 전남·전북 접경지역, 전남 남부 해안지역에서 높은 합계출산율의 군집(Cluster)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초지자체의 경제적 환경은 해당 지자체의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연구질문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아파트 평균단위 전세가격이 높을수록,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을수록 해당 기초지자체의 합계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초지자체의 사회문화적 환경은 해당 지자체의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연구질문에 대해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높을수록, 조혼인율이 높을수록 해당 기초지자체의 출산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초지자체의 정책적 환경은 해당 지자체의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연구질문에 대해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이 높을수록, 부모협동어린이집이 존재할수록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국내연구들이 고려하지 못했던 다년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기초지자체 간 합계출산율의 공간적 상호의존성을 확인하였고, 출산율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책적으로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력과 방향성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합계출산율에서 공간적 상호의존성이 존재함을 볼 때, 합계출산율의 공간적 상호작용과 군집이 나타난 지역들을 대상으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인접한 기초지자체들 모두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광역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출산율 제고 정책을 공동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군집이 나타난 지역들은 대부분 비수도권 군 단위 지역들로서, 향후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기초지자체와 연계한 신산업 및 기업유치, 동일 생활권 내 인접 기초지자체의 의료 및 문화시설 공동 활용, 광역지자체 차원의 출산장려금 지급 시 분할지급 확대, 부모협동 어린이집의 경력단절 여성 활용, 인접지역과 공동으로 육아종합 지원센터 설치, 이미 높은 비율을 갖춘 국공립 보육시설들의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등 수준 향상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초지자체의 경제적 수준과 관련하여 지역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주택가격이 낮을수록,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수준이 낮을수록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변수로는 ‘아파트 전세가격’이었다. 따라서, 신혼가구 및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가구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공공임대아파트를 인구소멸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적용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디딤돌 대출 등 금융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저금리 대출상품을 개발하여, 전세가격 변동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구소멸 예상 지역들은 지리적 군집을 이루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 공공임대아파트 건립과 저금리 상품 개발 시 인구소멸 순위를 감안하여, 가장 인구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에 공급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금리도 가장 낮게 적용시켜 해당 지역의 신혼가구들은 물론, 예비 신혼가구와 출산예정 가구들의 자녀출산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높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을수록 해당 기초지자체의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직장 내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기업 내 임신·출산·보육을 지원할 수 있는 남성 육아휴직제도의 확대와 여성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의 다양화, 주 52시간제 확대를 통한 야근 및 주말근무 감축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닌 ‘찾아오는 보육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기초지자체의 사회문화적 환경에서는 조혼인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출산율이 혼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결혼을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결혼과 가정형성에 대한 인식개선과 결혼장려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간접적으로는 결혼과 가족형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함께, 보다 직접적으로는 결혼장려금 혹은 신혼가구 대상 지자체 내 정착금을 지원하거나, 지역 기업과 연계하여 혼수 장만 시 해당 기업의 상품을 할인해 주거나, 지역 내 관광시설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역언론에 결혼을 축하하는 기사를 실어주는 등 소소하지만 이벤트성 행사를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초지자체의 사회문화적 환경에서는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이 높을수록, 부모협동어린이집이 존재하는 기초지자체일수록,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일수록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초지자체 차원의 출산장려금 경쟁보다는 광역지자체는 출산장려금을 관내 기초지자체 간 조정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 기초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은 기초지자체 간 지나친 경쟁을 초래하여 기초지자체 전체적인 예산 낭비와 재정 고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초지자체에서 출산장려지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부모협동 어린이집의 확대와 운영을 활성화하여 공동육아를 통한 개인과 가정의 자발적 사회돌봄을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출산과 양육에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 개발과 출산과 양육전문가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출산과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학술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의 배경에서 설명한 가구 및 개인단위 변수들을 활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가구의 소득수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자녀교육 비용, 양성평등 수준, 일-가정 양립 수준 등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으나, 이들 변수들은 가구단위의 변수로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시·군·구 지역단위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들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로서, 여성가족부의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가 존재하나, 이 자료는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 단위로만 구분되어 있고, 이들 구분 또한 매년 존재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구득가능한 대리변수로서, 지역의 소득수준, 아파트 가격,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교육·의료·문화 시설의 양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의료수준 역시, 절대적인 병상 수보다는 지역의 인구 대비 소아과, 산부인과나 병원 수 등으로 측정하는 것이 의료수준을 보다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나,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2010~2017년간 시·군·구 단위로 data가 존재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이들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이 시·군·구 단위의 자료 구득이 가능하다면 다수준모형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지역수준의 변수와 개인수준의 변수를 모두 활용하여 선행연구결과와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도시환경 요인들의 변수들이 대부분 양적 위주의 지표로서, 질적 수준을 측정하지 못하였다. 경제적 환경에서는 ‘재정자립도, 주택가격, 여성경제활동 참가율’만 측정했으나, 해당 기초지자체의 산업구조, 직종의 유형,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는 직업의 유형과 특성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사회문화적 환경에서도 역시, ‘교원 1인당 학생 수,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 의료기관 병상 수, 문화기반시설 수’ 등 양적 지표만을 고려하여, 실제로 각 기초지자체의 교육의 질, 의료수준과 문화수준 등 질적 영향을 측정하지 못하였다. 정책적 환경에서도, 출산장려지원금과 보육시설의 양과 비율 등만을 측정하여 이들 계량적 숫자 이면에 숨겨진, 운영상의 장점과 단점, 현황과 문제점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계량적 측정 지표 외에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을 수행한다면, 보다 현실적이고 세분화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 변수들만을 활용하여 개인들의 상호작용과 인식변화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 간에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과 모방, 제재를 통해 개인의 행동이 변화된다. 따라서 출산율 역시,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규범과 가치관의 학습과 모방, 기존 가치관과 관습과 다른 행동에 대한 제재를 통해, 결혼과 출산자녀수에 대한 행태가 변화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청년층들은 고도성장 시대와는 다른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책적 환경에 처해 있고, 자신을 둘러싼 도시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개인의 가치관을 더욱 중시하며, 가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해야 하는 결혼과 출산보다는, 개인의 자유로운 삶과 자아실현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청년층과 기혼자들의 가치관과 인식변화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단위를 기초자치단체라는 지역으로 설정하여, 개인들의 상호작용을 측정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한 개인들의 가치관과 인식변화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또한 측정하지 못하였다. 향후, 기초지자체별로 개인 혹은 가정 단위의 가치관과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이들 변수들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연구로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기초지자체의 환경요인들은 해당 기초지자체뿐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기초지자체의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관계를 고려한 공간더빈패널분석(Spatial Durbin Panel Analysis)을 활용하여 한 기초지자체의 도시환경요인들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기초지자체의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또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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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s
      
        주1. 문화시설의 기준은 통계청의 용어 정의 상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을 포함함.
      

      
        주2. 한편, 패널데이터는 동일한 개체를 시간에 따라 반복적으로 서베이한 자료로서, 동일한 개체들이 복수의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관측되고, 각 개체를 추적하여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한다(민인식·최필선, 2019; 한치록, 2019). 이는 서로 다른 개체를 단순히 시계열로 합쳐놓은 합동(Pooled) 횡단면데이터와 차이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2010~2017년간 219개 시·군·구 단위의 행정구역을 동일하게 추적하여 작성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주3. 다중공선성 검증결과는 부록을 참조.
      

      
        주4. 이러한 Moran’s I 지수를 근거로, 지역별 군집정도를 확인하고자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각 연도별 합계출산율의 LISA Cluster Map을 살펴보면, High-High 군집 지역 중 6년간 변하지 않는 지역들은 주로 전남 남서쪽 해안가와 전남·북 접경 지역이었으나, 점차 전북과 경남 접경지역에서 군집이 사라지고 경북 내륙지역이 새롭게 형성됨을 알 수 있다. 한편, Low-Low 군집 지역들은 서울특별시 대부분 지역과, 경기도 고양시·성남시, 부산광역시 남부지역 전체,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이 유지되나, 점차 부산광역시는 도심 지역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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